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 편입 희박
지경부, 2010년 1월 감축목표 자발적 등록 … 2020년 BAU 대비 20%

한국이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12월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업종별

단체,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열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

화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정치적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채택에는 실

패했다면서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계는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를 환영하며 기후변화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

우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20% 줄이기로 한 감축목표를 2010년 1월 말까지 자발적

으로 등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특히,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

성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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